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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정당의 위성정당 신처에 대해 선관위, 

수용해야 45.0% vs. 거부해야 42.8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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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조사기간 : 2020년 2월 12일(수)
• 조사대상 :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
• 조사방법 : 무선(80%)·유선(20%) 임의걸기(RDD) 전화면접(CATI)·자동응답(ARS) 혼용
• 표본오차 : 95% 신뢰수준 ±4.4%p

기존 정당의 위성정당 신청에 대한 선관위 결정, 수용해야 45.0% vs. 거부해야 42.8%

§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 신청 ‘수용해야’ 응답과 ‘거부해야’ 팽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, ‘수용해야’ 한

다는 응답이 소폭 많아

§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인식이 엇갈리는 가운데, 무당층에서는 수용해야 한다(40.4%)가 다수, 중도층

에서는 수용해야 한다(45.5%)와 거부해야 한다(49.1%)가 팽팽한 것으로 집계

기존 활동 정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정당 등록을 신청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45.0%는 정당 등록 요건을 
갖추었다면 '수용해야 한다'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반면, 42.8%는 사실상 기존 정당과 같은 당이므로 선
거관리위원회가 '거부해야 한다'(각하)고 응답해 양 인식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자유한국당 등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위성정당
을 만들어 정당등록을 신청한 가운데, <오마이뉴스>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(대표 이택수)가 기존 
정당의 위성정당 신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, '요건을 갖추었다
면 수용해야 한다'는 응답이 45.0%, '기존 정당과 같으므로 거부해야 한다'는 응답이 42.8%로 수용 인식이 
2.1%p 높게 나타났다.  '모름/무응답'은 12.2%.

지지정당과 이념성향에 따라 위성정당 신청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 인식이 엇갈렸다.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‘수용
해야’77.3% vs. ‘거부해야’11.2%를 각 보였다.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‘수용해야’ 17.1%, ‘거부해
야’74.2%로 나타났다. 보수층에서는 68.6%가 ‘수용해야 한다’고 응답했지만 진보층에서는 62.5%가 ‘거부
해야 한다’고 응답했다.

'수용해야 한다' 응답은 지역별로 부산·울산·경남(수용 55.0% vs 거부 35.1%)과 대구·경북(53.5% vs  
37.8%), 서울(48.8% vs 38.8%), 연령별로 60대 이상(53.9% vs 29.1%), 30대(47.9% vs 37.8%), 이념성향
별로 보수층(68.6% vs 21.9%),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(77.3% vs 11.2%) 지지층과 무당층(40.4% vs 
26.0%)에서 많았다.  

'거부해야 한다' 응답은 경기·인천(수용 42.5% vs 거부 50.4%)과 광주·전라(31.7% vs 46.8%), 대전·세
종·충청(32.6% vs 41.8%), 진보층(25.1% vs 62.5%)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(17.1% vs 74.2%)에서 많았다.

50대(44.6% vs 48.2%)와 20대(41.4%, vs 44.7%), 중도층(45.5% vs 49.1%)에서는 수용해야 한다와 거부해
야 한다는 응답이 비슷했다.  

이번 조사는 2020년 2월 12일(수) 전국 18세 이상 성인 7,71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, 
6.5%의 응답률(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)을 나타냈고, 무선 전화면접
(10%) 및 무선(70%)·유선(20%) 자동응답 혼용, 무선전화(80%)와 유선전화(20%)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
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.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, 
연령,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4.4%p이다.


